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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국가와 자연이 각각 독립적이고,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하는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차용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

을 관계적, 과정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사회과학에서의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

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대안적인 관점

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어 :  국가-자연 관계, 정치생태학, 자연의 사회적 구성, 발전주의 국가, 국가론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mplexities of the state-nature relations in Korea by emphasizing the 
complex processe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In doing so, it relies on the literature of “political 
ecology of state-nature” which problematizes the conventional modernist views on nature assuming the dualistic 
separation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First, we critically review the existing Korean literature on the state-nature 
relation (e.g., the ecologism, the metabolic rift theory,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nature, the green state thesis, 
etc.) and argue that these studies significantly lack the recognition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Second, we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seeing the state-nature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logy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tate-nature relation. Last, we conclude that the political ecology approach to the 
state-nature can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Korean capitalist development. 

Key Words : state-nature relation, political ecology,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developmental state,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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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주류 사회과학과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

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담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각 방면에서 국가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Ohmae, 1999; 김상철·이윤섭 옮김, 2005).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을 둔 이

러한 주장들은 실제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 간에 형성

되는 긴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한편, 최근 십 수 년 동안 인문지리학에서는 세계화가 

국가를 약화시킨다는 주류 사회과학의 일면적 이해

를 의문시하는 여러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국가의 개방정책, 분권화, 기후변화 거

버넌스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

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이

분법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국

가의 역할이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에 대하여 공간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Brenner and 

Theodore, 2002; Park, 2005; Kythreotis, 2012). 

본 연구는 선행된 인문지리학의 문제의식을 따라

서 정치생태학 연구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간

적이고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생태학은 자연1)현상(홍수, 가뭄, 기후변화 등)을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자연의 이

분법적 인식론이 팽배한 자연과학과 사화과학을 비

판하면서 인간사회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있는 지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권상철 옮김, 2008; 김숙진, 2010). 하지만 정치생태

학자 폴 로빈스가 지적하듯이 지금까지의 정치생태

학 연구에서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이론화와 사례연

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Robbins,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몇 인문지리학자들은 국가-자연 관

계(state-nature relations)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Whitehead et al.(2007)은 국

가와 자연의 관계가 각각 독립적이며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와 자연은 겉으

로 보기에는 각각 정적인 사물(static object)들인 것처

럼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국가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서로 깊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한 이러한 구체적이며 이질적인 것들의 복잡성이 “국

가” 혹은 “자연”으로 추상화되어 단일한 실체인 것처

럼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을 

관계적이고, 과정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

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통

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

장과 자본의 자유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신고전경

제학과는 달리 발전주의 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sis)은 6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높은 경제성장을 설명함에 있어

서 자본과 시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Johnson, 1982; Wade, 1990; Woo-

Cummings, 1999). 발전주의 국가론은 신고전경제학

적 시각과 다른 대안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자본주

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문적 기여를 하

였다. 하지만 발전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맹점

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첫째,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 

것으로 바라본다(박배균, 2012, 53-56). 국가와 사회

를 분리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베버주의 국가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국가론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관료는 사회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었고, 계획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가를 사

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과

도하게 강조하는 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행위와 정책

이 사실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

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상호작용과 권력투쟁

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둘째, 앞서 지

적한 국가와 사회를 분리된 것으로 보는 문제와 관련

된 것이기도 한데, 발전국가론은 국가와 자연을 분리

된 것으로 이해한다. 발전국가론은 자연을 선험적으

로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면서 발전국가가 경제성장

에 필요한 생산조건인 자연을 가치창출을 위한 ‘자원

(resource)’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적, 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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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들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둘러싸고 여

러 사회세력들 간에 복잡한 갈등과 경합의 과정이 있

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주의 국가

론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

용이라는 틀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여 동아시아 자본

주의 발전에 대한 생태-환경적 이해를 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국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원자력 발전소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는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간과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먼

저, 국내사회과학에서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기존 연구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

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

토할 것이다. 특히,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정치

생태학적 연구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자연의 정치생태학 연구의 국내적 함의와 전망을 간

략히 제시한다. 

2. 국내 사회과학에서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

현재 환경의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국내연구

는 다양한 학문적, 실천적 입장들이 혼재된 상황이다

(이상헌, 2011). 기존 논의는 크게 국가를 학술적 분

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국가를 실천의 측면

에서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

다. 생태주의 안에서도 국가에 대한 미묘하게 상이

한 입장들이 존재하며, 국가를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

로 보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타도를 지

향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기도 해서 이들 논의의 

위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최

병두, 2001, 125-130; 2009, 11-13; 황진태, 2012a, 

170-173). 이러한 복잡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

서는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어떠한 이론적 시사점

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어 기존 논의를 정리하였다.2)

1) 생태주의 

생태주의(ecologism)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에 의

하여 누리게 된 물질적 풍요와 이러한 풍요로부터 비

롯된 환경문제를 초래한 규범과 실천에 도전하는 이

데올로기다. 이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환경주의

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정용화 옮김, 1994; 한면희, 

2008; 이상헌, 2011). 생태주의는 기후변화나 후쿠시

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가 자연과학

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정치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이상헌, 2011, 16). 사회변혁을 지향하

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는 서구 자본주

의 사회에서 먼저 출현했지만, 한국사회에서도 1980

년대 자생적인 생태담론과 1990년대 들어서 해외로

부터 다양한 생태담론들이 유입되고, 환경운동단체

들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김지

하, 1992; 1996; 문순홍, 2006a;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김종철, 2008; 한면희, 2008). 특히, 1989년부

터 소비자협동조합의 맹아인 한살림모임에서 시작한 

유기농산물 직거래에 바탕한 생활공동체운동과 1991

년부터 김종철이 주도한 <녹색평론>의 발행은 국내

에서 본격적으로 생태주의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생태

주의 논의가 주는 함의는 생태주의가 국가주의를 비

판하면서 환경문제를 비롯한 현대기술문명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단위로 로컬한 공동

체(community)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국내 생태주의 

담론을 주도한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의 공동

체에 대한 개념화를 보자.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건의 소유와 권

력의 확대를 위한 이해(利害)가 아니라 사람들 사

이의 호혜적 관계가 지배하는 삶, 다시 말해서 경

쟁과 투쟁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부조와 보살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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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삶의 원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다”(김종철, 

2008, 167).

김종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자본과 국가

에 의해 국가주의가 장려되면서 회자된 공동체 개념

은 “진정한 공동체”(김종철, 2008, 166)가 아니라면

서 공동체는 자본주의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고, 국

가 영토성을 고취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

다. 다른 글에서 김종철은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데,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 결합하여 전개되어온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는 바

깥으로든 안으로든 자연세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민주의적 지배, 억압, 착취를 계속하지 않고는 하

루도 유지될 수 없는 체제”(김종철, 2008, 202)라면

서 자본주의와 결합된 근대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

를 포함한 자연세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다. 그렇다면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

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생활을 창조적으로 복구

하는 [것이다].”(김종철, 2008, 21 굵은 체는 인용

자 주).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공동체란 면대면 교류가 가

능한 국지적 수준의 비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묘사된

다. 김종철은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문화이

며, 이것의 해결책은 “농적인 질서”를 회복한 “농촌공

동체의 재건”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공간

의 예는 농촌에 존재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김종

철, 2008, 49). 물론, 김종철이 지칭한 공동체는 농촌

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녹색평론>은 국내에서 처

음으로 국가통화의 대안적 화폐로서 지역통화(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S)를 공동체의 예로 

소개한바 있다(마루야마 마코토, 1996; 니시베 마코

토, 2002). 또한 생태공동체 논자들 중에는 생태공

동체를 농촌공동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사회

의 상황에 맞춰서 도시에서도 생태적 도시공동체 형

성이 가능함을 제안하고 있다(이근행, 2001; 정규호, 

2002). 정리하면, 지리적 스케일(scale)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태주의에서 언급하는 공동체는 현재의 자

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 스케일을 지양하고, 경

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와는 달리 호혜성에 기반한 대

안적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간적인 규모”(정규

호, 2002, 111)의 로컬한 스케일인 것이다. 

이처럼 생태주의 논의가 대안적 공간으로 로컬한 

스케일을 지향하는 것은 무정부주의(anarchism) 철

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 내부

에는 다양한 정치적, 철학적 기원이 존재하지만 개인

의 자유와 창의력을 방해하는 어떤 형태의 권위에도 

반(反)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한다(Whitehead 

et al., 2007). 이러한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무정부주

의자들은 근대국가의 부상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국

가적으로 통합된 산업과 농업체제가 인간과 자연세

계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절단을 초래했기 때문에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

하여 탈중앙집중화를 통하여 사회를 자족적인 꼬뮌

(commune)들의 연방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백용식 옮김, 2009). 국내 생태주의 논의도 이러한 

초기 무정부주의자들의 입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생태주의 논의에서는 국

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서유석 옮

김, 2012; 송태욱 옮김, 2005)이 일부 소개되고 있지

만 여전히 생태주의는 국가에 대한 존재를 배격하는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를 학술

적 분석의 대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3) 또한 

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공간이 만들어낸 소

비와 생산 영역의 분리에 대한 분석을 외면하게 되면

서 본래 생태주의가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

본적 변화를 상상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예

컨대, 대안적 경제공간으로 간주되는 국내 생활협동

조합들은 주로 소비의 과정(소비자협동조합)에 초점

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생산 과정(생산자협동조합)

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인다(황진태, 2012, 86-88; 김

민정, 2010, 250-251, 254-257). 

정리하면, 생태주의는 자본주의와 근대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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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 과정과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급진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태주의는 

국가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연은 사회로부터 분리

된 순수한, 신성한 자연이라고 간주하는 사회-자연

의 이분법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사

회/국가와 자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Whitehead et 

al., 2007; 진종헌, 2009, 152). 

2) 신진대사 균열론 

생태맑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매개로 하여 만들어지

는 사회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유물론적으로 분석

한다(이범웅 옮김, 2010). 특히, 생태맑스주의자들 중

에서는 정치경제학 내부에서 회자되었던 맑스가 자

연을 간과했다는 비판(최병두, 2001 참조)에 대하여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metabolic rift)론을 통하여 반

박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농촌

은 식량을 도시에 공급할 때 토양의 영양물질들(질

소, 인, 칼륨)이 도시로 옮겨지더라도 대량생산이 아

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지 않았고, 농촌

에서도 도시로 식량이 이동하면서 사라진 영양물질

들이 자체적으로 충족이 가능한 선순환 체계였다. 하

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초래된 식량의 

대량 생산방식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영양물질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농촌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토양의 자연적 비옥함이 떨

어지고, 도시에서 급증한 영양물질들은 폐기물로 축

적되면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게 됐는데 이를 자연

과 사회 간의 신진대사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다. 생태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초기의 도시와 농

촌 간의 신진대사 균열의 관점을 오늘날 자원이 탈취

되는 남반구와 낭비적 소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북반구로 확대 적용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

의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신진대사 균열론의 유용성

을 증명하고자 하였다(Clark and York, 2003; Foster 

et al., 2009; 김철규·엄은희·오수길·윤순진 옮김, 

2009; 황진태, 2009, 315). 

신진대사 균열론은 자연과 사회의 물질적 상호작

용의 결과로 자본주의가 신진대사 균열을 야기하여 

필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명확성 덕

분에 국내에서도 관련 서적들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

고(김현구 옮김, 2001; 추선영 옮김, 2007; 박종일·

박선영 옮김, 2008; 박미선 옮김, 2008; 이범웅 옮

김, 2010; 박종일 옮김 2010; 황정규 옮김, 2012), 다

양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윤종희·박상현, 2006; 

권정임, 2008; 김철규·이지웅, 2009; 김민정, 2012).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예로 김철규·이지웅(2009)은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혁명과 

근대적 농업을 한국의 신진대사 균열의 본격적인 시

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의해 파괴된 신진대사를 복

원하는 대안적 시도의 한 예로 팔당지역에서 시작된 

유기농 생산자 공동체를 들었다. 

그런데 김철규·이지웅(2009)의 연구는 신진대사

의 균열을 심화시킨 행위자를 국가로 보았지만, 정작 

국가에 대한 분석은 신진대사 균열론이 아닌 다른 이

론 틀에 의존하였다. 혹자는 사례연구의 특성상 추상

수준이 구체적이게 되면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다

양한 이론들을 끌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신진대사 균열론이 국가에 대한 이

해가 협소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생태맑스주의

자들은 국가를 비롯한 제도들의 근대화를 통하여 환

경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생태근대화론

에 대하여 나름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실제 국가는 환

경위기를 극복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York and Rosa, 2003, 276). 가령, 142개 국

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자유화, 시민의 자유, 국가 

주도의 환경주의(state environmentalism)를 요인으로 

삼아 통계를 돌린 결과 이들 요인들이 지속가능성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York et al., 2003). 이처럼 양

적(量的)인 기법의 사용과 더불어 이론적으로도 신진

대사 균열론은 국가는 자본축적을 위하여 필연적으

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결정론적인 맑

스주의 국가론을 차용함으로서 국가와 자연 간의 변

증법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Clark and York: 2005; York and Rosa, 200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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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생태맑스주의의 대안은 생태주의자들과 유사

하게 “부의 축적(자본)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하고야 

말겠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

요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창

조”(박종일 옮김, 2010, 360 굵은 체는 인용자 주)에 

머물고, 국가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대되지는 못한다. 이는 김철규·이지웅(2009)이 신

진대사 균열을 막을 대안으로서 유기농 생산자 공동

체에 주목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신진

대사 균열론은 사회와 자연 간에 이동하는 물질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생태주의에 비하여 

사회와 자연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이론

화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시도가 국가와 자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것으로 확장되

지는 못하였다. 

3) 자연에 대한 지리학의 최근 논의들 

앞서 살펴본 생태주의와 신진대사 균열론은 인식

론적으로 사회와 자연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이

해하고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와 자

연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이

론화가 빈약하다. 최근 해외 비판적 지리학계의 흐름

을 좇아 국내 지리학에서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so-

cial construction of nature)과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등의 접근들을 통하여 앞선 논의들의 맹점들에 대한 

보완이 시도되고 있다. 

(1)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자연을 사회로부터 독립

되고, 신성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연-사회의 이

분법을 문제시하면서 자연은 사회, 과학기술, 종교, 

제도,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구성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Eder, 1996; Sw-

yngedouw, 2005; 이상헌, 2001; 2002). 방법론적으

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어떤 자연이 실재(reality)

가 되는 것은 사회적 해석활동과 의미부여가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담론 및 경관분석을 중시한다

(이상헌, 2001; 진종헌, 2009). 가령, 진종헌(2005)은 

금강산 관광을 사례로 순수한 자연으로서의 금강산

이 어떻게 민족주의의 순수함의 상징(“통일국토”) 또

는 북한 사회주의와 남한 자본주의 간의 이념경합의 

장으로서 생산되는 지를 밝혔다. 이상헌(2001)은 위

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사례로 상이

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물은 경제재(“수자원”) 혹은 자

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생명의 젖줄”로 다양

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술하겠지만 자

연의 사회적 구성론은 국가-자연 관계의 정치생태학

이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하

지만 최근 해외 및 국내 지리학계는 자연의 사회적 구

성론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으로 (포스트) 마르크스 지리학을 배경으로 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나 라투르 등의 영향을 받

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연구들로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2)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카스트리(Castree, 

2008a; 2008b)와 베커(Bakker, 2010)를 중심으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기존의 자연의 사

회적 구성론이 지식과 담론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과 사회 간의 물질적 상호관계

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최병두, 2009: 32)를 가지

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물질성에 대한 강조는 신진대

사 균열론에서도 강조된 바 있지만 신진대사 균열론

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연구와 비교할 때 사회와 자

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칼날이 무디다.4) 여기서 주목할 지리학 논의는 닐 스

미스의 “자본 축적 전략으로서 자연” 테제에서 제기

된 자연에 대한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개념이다

(Smith, 2006). 형식적 포섭이 석탄, 석유 등의 자연

자원의 채굴을 증가시킴으로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양적 전략이라면, 실질적 포섭은 (부분적으로는 형식

적 포섭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유전자조작식품, 대체에너지 개

발(가령, 석탄액화기술, 조력에너지)과 같은 질적 전

략을 일컫는다. 특히, 신진대사 균열론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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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포섭 개념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크

다. 신진대사 균열론을 비롯한 생태맑스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생태위기를 악화시키고, 국

가와 자본이 생태위기를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단일

한 시나리오를 전제한다(최병두, 2009, 43). 반면에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자본이 자연을 파괴하

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을 상품화시킴

으로써 지속적인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자본과 자연 간의 보다 복합적인 관

계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Castree, 2008a). 국내연

구로 최병두(2010)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

장 전략을 에너지 정책의 신자유주의화(예컨대, 태양

광, 조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사업과 녹

색펀드와 같은 에너지의 금융화)로 분석하였다. 이상

헌(2009, 35)도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를 바탕으

로 녹색성장을 “‘기후’라는 자연에 대한 자본의 (금융

화에 기반한-인용자 주) 의제적 포섭전략”으로 평가

했다. 이밖에도 국내 지리학자들이 필리핀의 광업산

업과 인도네시아 산림전용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

출감축사업을 사례로 해외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엄

은희, 2008; 황성원, 2010). 

최근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는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지역이라는 구

체적이고, 맥락특수적인 공간과 맞물리면서 “현실에

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actually existing neoliberal-

ism)”로서 다양하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면서(Cas-

tree, 2008b; Bakker, 2010), 신자유주의 논의의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

는 국가에 대한 이론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를 주도한 카스

트리는 스미스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환경적 조정(environmental fix) 개

념을 제시하였다. 환경적 조정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

뉜다. 첫째, 자연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통해서 자연

을 보호하는 전략, 둘째,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를 탈

규제화하는 전략, 셋째, 자연을 적극적으로 퇴락시

켜 이윤을 얻는 전략, 넷째, 기존의 국가가 맡았던 자

연보호 등의 책임과 역할을 시민사회나 민간에 전가

하는 것이다(Castree, 2008a, 146-150; 최병두, 2010, 

33). 이 유형화는 몇 가지 문제를 지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네 가지 환경적 조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본의 논리이고, 네 번째는 국가의 논리

로 나누어서 배치하여 마치 자본의 논리와 국가의 논

리가 별개로 작동하여, 자본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적 조정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가 

맡고 있던 책임들을 민간영역과 시민사회로 덜어내

기(off-loading)와 최소국가(minimal state) 정도로 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5)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

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존재하는 자본 논리와 

국가 논리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무시될 수 있

다. 또한 카스트리가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roll-up) 되는 과

정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경험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성

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와 같은 특정의 역사적, 제도

적 유산 하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환경적 조정이 나

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의 신자

유주의 논의는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3) 행위자-연결망 이론 

서구 지리학계에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을 통하

여 사회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

과 더불어 최근에는 이 논의가 갖고 있는 인식론적 한

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연-사회의 변증법적 

관계가 밀접한 내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

지만 변증법적 관계 자체가 분리된 두 영역을 기초

로 가능”했다는 문제제기가 중요하다(김숙진, 2010, 

469).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몇 인문지리

학자들은 과학기술사회학에서 라투르가 진전시킨 행

위자-연결망 이론을 수용한다(Castree, 1995). 행위

자-연결망 이론은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깨기 위

하여 관계적 존재론을 수용한다. 관계적 존재론이란 

자연과 사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개체와 주체, 행

위자와 구조 등의 이분법의 해체를 지향하고, 대안

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비인간인 자연도 인간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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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가 없는 하나의 행위소(actant)로서 상호 연결

되며, 특정한 과학적 사실은 인간과 비인간에 의해 

공동으로 생산되는 관계적 효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김숙진, 2010, 470). 국내서는 행위자-연결망 이

론과 관련된 서적 일부가 번역 및 소개되었고(홍철

기 옮김, 2009; 이세진 옮김, 2012; 김환석, 2006; 홍

성욱 엮음, 2010), 환경사회학과 정치학에서 관련 연

구가 시도되었다(심하나, 2010; 홍민, 2011; 박효진, 

2012). 

국내 연구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심하나(2010)

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사례로 천성산 갈등

을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가 공존하는 집합체라는 관

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비인간 행위자로서 도룡뇽을 

이해하고, 도룡뇽이 어떻게 터널 반대운동을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 다른 우

발적 결과들을 초래했는지를 살폈다. 심하나(2010)

의 연구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장점인 비인간 행

위자 드러내기를 통하여 그동안 환경운동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객체로 간주되던 동물(도룡뇽)에게 감

성적, 윤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

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는 반대운동과 관

련한 인간 행위자들(법원, 전문가, 환경운동가, 종교

인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도룡뇽을 제외한 고

산습지, 지하수 등의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의 역할

과 이것들과 인간 행위자와 맺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러한 한계는 공간을 매개로 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

들에 주목하는 지리학 연구들로 보완될 수 있다. 김

숙진(2006)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사례로 한 연구에

서 청계천 복원은 수문과 토목 기술의 발전(가령, 전

기모터와 대형변압기), 도심 저지대에 위치한 청계천 

지역에서 치수의 필요성, 서울시와 언론, 전문가들의 

청계천 복원 담론의 생산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비

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에 의한 결과로 가능하

였다고 분석하였다. 김나형(2013)은 2008년 동절기

에 태백시에서 발생한 단수 및 제한급수 사태가 가뭄

이라는 기상조건뿐만 아니라 노후한 상수도관, 산업

변화(탄광산업에서 관광산업), 인구변화(거주자의 감

소와 관광객의 증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대, 

석회암 지대라는 토양특성 등의 인간 및 비인간 행위

자들이 다각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행위자-연결망 이

론은 어떠한 자연생태계(청계천, 천성산 등)는 순수

한 자연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자연과 사회의 혼종물

(hybrid)이며, 가뭄과 같은 특정한 자연현상은 기상조

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의 다각적 작

용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뒤에서 살펴볼 국가-자연

의 정치생태학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근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자연의 이분

법과 유사하게 국가와 자연의 관계도 상호 분리되고,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행위

자-연결망 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국가의 권력

은 권력의 복잡한 연결망 내에서 자연을 기입(enrol-

ment)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Whitehead et 

al., 2007, 52). 즉,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국가와 자

연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식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적 존재론에 근

거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분법적 인식을 해체하고, 구

조적 차이를 없애려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다른 

행위자들과 차별적인 위계적 기구의 특성을 갖고 있

는 국가마저도 연결망 속 여러 행위자들 중의 하나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Whitehead et al., 2007, 53). 

이는 국가가 자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앙집중화, 

영역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간전략들을 논의할 여지

를 사라지게 하는 이론적 딜레마를 노출하게 된다. 김

숙진(2006, 117)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이 위계적 차

이들을 간과했다는 맑스주의 지리학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단지 권력이 네트워

크상에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

해할 뿐”이라면서 행위자들 중에서 특정 행위자가 더 

큰 권력을 갖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고 말한다. 나아가 “이종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은 세상을 평평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안

적인 경제, 정치적 관계를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의 잠

재성을 타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며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옹호한다. 여기서 상이한 인식론과 존재론에 

기반한 이론들을 통합 내지 절충을 시도하는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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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제다. 하지만 김숙진의 제

안을 바탕으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사회-

생태 연결망 안에 위치시켜서 보다 “이종적인” 형태

로 드러나는 네트워크들의 노드(node) 혹은 집합들

은 국가의 위계성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행위자-

연결망 관점에서 설명하더라도, 그 연결망의 특정 국

면은 국가의 위계성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근대국가에 의해 생산된 국가-자연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효과”로 간주한다면, 다른 자연들(가

령, 지역의 자연(local nature))을 상상할 수 있는 인식

론적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4) 국가론: 녹색국가론, 토건국가론

국내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

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국가론과 토건국

가론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먼저, 녹색국가론을 살

펴보자. 국내에서 녹색국가론은 문순홍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바람과물연구소 편, 2002; 

문순홍, 2006b; 문순홍 편, 2006a; 2006b). 문순홍

에 따르면 녹색국가론이 시작된 구조적 배경은 “70년

대 생태패러다임의 시대가 천명된 이후 생태친화적

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들이 다윈류의 

자연해석에 대한 거부, 생태(학)적 자연해석에 기반

한 시민사회의 자유 및 자율성 확장, 그리고 이에 터

한 국가의 축소를 추구”(2002a, 6 굵은 체는 인용자 

주)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녹색국가의 가능

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다. 조명래는 국가론 자체에 초

점을 맞추어서 “국가론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

와 권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을 매개로 한 세계 전체에 대한 지배의 원리와 기

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담론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 인간 중심적이며 반생명적, 반녹색적”

(조명래, 2006, 206)이었기 때문에 ‘국가론의 녹색화’

를 녹색사회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고 보았다. 녹색국가의 정의는 최소정의와 최대정의

로 나눌 수 있는데, 최소정의로서는 국가 내부의 환경

친화성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며, 최대정의로서는 녹

색의 가치가 국가를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확산시키

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녹색화의 수준에 따라 강

한 녹색국가와 약한 녹색국가6)로 구분할 수 있다(문

순홍, 2002b, 262, 285-286; 조명래, 2006, 220). 녹

색국가론 연구는 크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시계열적

인 배열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날의 한국 국가형태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산업

정책, 토지정책, 발전국가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등을 

분석하는 과거 부분(문순홍 편, 2006a)과 이러한 국

가형태의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산

업정책, 토지정책, 행정체제, 시민사회까지 녹색화

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는 미

래부분으로 구성된다(문순홍 편, 2006b). 녹색국가

론은 국가의 축소를 강조하는 세계화 담론에 편승하

지 않고, 생태주의나 신진대사론과 달리 국가가 필연

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자로 보지 않으며, 국가

가 녹색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될 가능성과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국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녹색국가론은 다

음과 같은 한계도 보인다. 첫째, 녹색국가론은 기존

의 다양한 국가론(베버주의 국가론, 전략관계적 국가

론 등)에 대한 논의들을 언급하지만 환경관리자(en-

vironment manager)로서 국가관료 및 제도들의 역할

(즉, 최소정의로서의 녹색국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

니,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상호작용

의 측면을 간과하는 베버주의 국가론적인 입장을 띤

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자연의 이분법적 관점이 유

지되고 있다. 첫 번째 한계와 연관되어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면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

의 측면도 간과되었다. 즉, 앞서 검토한 생태주의자

들이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인식했지만, 역설적

으로 자연을 사회로부터 독립된, 신성한 것으로 간주

하면서 자연-사회 이분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기 국

가가 자연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하

고,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었다는 일면적 해석으로 연

결시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건국가론을 살펴보자. 토건국가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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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일본을 사례로 발전된 개념인데, “도로, 댐 등을 

만드는 건설회사와 유착된 정치권, 정부관료들에 의

하여 국가경제에서 토건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의

식이 담겨”져 있다(황진태, 2013, 317). 이 개념은 한

국에도 유용하게 적용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

롯한 각종 토건지향적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홍성태 엮음, 2005; 박배균, 

2009). 하지만 토건국가론도 녹색국가론과 유사하게 

박정희 정권 시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일방적

으로 자원획득을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이

해하면서 국가와 자연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토건국가 논의를 

주도한 홍성태는 토건국가를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

착하여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국가”(홍성

태 엮음, 2005, 22 굵은 체는 인용자 주)라고 정의하

여 국가와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

지 않고 있다. 

끝으로 녹색국가론과 토건국가론에 앞서 연구된 

최병두(199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화를 시

도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축적을 도모하는 것

과 더불어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한 정치적 정

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

는데, 환경과의 관계도 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조

건으로서의 자연과 국민에게 제공될 생활환경으로서

의 자연 간의 긴장관계 안에서 인식하였다(최병두, 

1999, 129 그림 1 참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는 역대 국토개발정책을 살피면서 국가가 자본축적

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개발계획들을 세웠고, 계획들

의 정치적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담론화했음을 

지적했다(최병두, 1999, 144). 이는 3장에서 살펴볼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와 유사하다. 하지만 

사례연구에서는 자연은 국가가 초래한 “환경문제”로

만 환원되면서 어떻게 국가는 축적전략과 정치적 정

당성을 확보하려는 헤게모니 전략의 측면이 자연과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5) 요약

2장에서는 기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어왔었던 사

회와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논의들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들 논의에서 국가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존 

논의에서 국가에 대한 이론화가 부족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일부 생태주의와 신진대사 균열론처럼 국가

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입장이 강하여 

국가를 학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학에서 진행 중인 자연의 사회

적 구성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행위자-연결망 이

론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밝히는데 있

어서 유용한 함의들을 담고 있지만, 본격적인 국가-

자연 관계를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녹색국가론과 토건국가론은 생태연구에 있어

서 국가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의의는 있지

만, 국가-자연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는 한

계를 보였다. 2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

서는 국가-자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론화할 것

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3.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이해 

기본적으로 국가-자연 관계(state-nature relations) 

논의는 앞서 언급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연장선

에 있다. 최근에 마크 화이트헤드(Mark Whitehead)

를 필두로 한 일단의 인문지리학자들은 자연의 사회

적 구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

지만, 동시에 기존 연구가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국가론을 받

아들여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를 하였다(Whitehead et al., 2007). 크게 보면 국가는 

자연에 대비되는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지만, 

국가는 기업, 시민사회, 소비자, 비정부기구 등과 같

은 여타의 다른 사회의 행위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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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국경을 뛰어넘는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이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과정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적 통합체로서 기능하고, 개

별 기업, 시민단체, 개인들의 역량을 압도하는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단순히 사회를 구

성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바라보기 보다는 영역적 통

합체라는 국가의 특수성에 좀 더 집중하면서 국가의 

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자연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자연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

를 좀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화이트헤드 외는 국

가와 자연을 하이픈을 통해 연결하여 “국가-자연”이

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데, 여기서 “국가-자연”이

란 국가에 의해서 자연이 본래 갖고 있었던 생태적 맥

락이 제거됨으로서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

을 의미한다(Whitehead et al., 2007). 국가-자연은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의 

행위자들이 기후, 물, 식생, 지형 등과 같은 자연적 요

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담론적, 물질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자연이 특정 자본분파의 축적

을 보장해주기 위한 축적전략 하에서 “수자원”으로 

명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물의 이용과 개발이 담론적

으로 규정되면서 물이 하나의 “국가-자연”으로 담론

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

한 국가-자연의 담론적 구성과정은 국가-자연이 물

질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이 “수자원”으로 규정되는 담론적 구성과정

은 법과 제도화를 통해 국가가 하천의 개발을 위한 물

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자연을 댐, 운하처럼 물질적으로 변형시킴

으로써 새로운 “국가-자연”을 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자연은 담론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이 복합적으

로 결합되어 구성된다. 

“국가-자연”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예로는 

특정한 자연을 글로벌, 로컬 등과 같은 지리적 스케일

은 배제한 채, 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만을 연결시킴

으로써 그 자연을 인식함에 있어서 특정한 지리적 심

상(geographical imagination)을 가지도록 만드는 과

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한라산을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고, 제도나 기술을 투입하여 관리하

는 행위는 한라산을 제주도라는 로컬한 스케일에 한

정하지 않고, 국가적 스케일로 끌어올려진 지리적 심

상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확

립하려는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 과정의 일부

라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이라는 지리

적 심상 속에 놓여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

는 한라산은 “국가-자연”의 담론적이고, 물질적 구성

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자연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국가는 초역사

적인 개념이 아닌 근대국가(modern state)를 일컫는

다. 근대국가는 뚜렷한 경계(국경)를 갖고 있는 영역

적 통합체(Mann, 2003)인 반면에, 혈연, 인종, 문화

적 동일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민족의 공간적 분

포는 근대국가의 인위적 경계를 반드시 따라가지 않

기 때문에 민족과 근대국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한다(가령, 이라크, 터키의 국경을 가

로질러 존재하는 쿠르드족). 자본주의의 출현과 궤를 

함께하는 근대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었던 이질적인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켜야 하는데(윤형

숙 옮김, 1991), 국가를 상징하는 특정 식물, 동물, 국

그림 1. 국가-자연 관계의 개념적 분석틀 

출처: Whitehead et al.(2007, 14-17)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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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공원, 경관(landscape)들은 일종의 “국가-자연”으

로서 다양한 민족적 구성원들을 근대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자.7)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

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

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

이 보전하세.”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통해서 식물(소나무, 무궁

화), 지형(동해물, 백두산, 남산, 삼천리, 강산), 자연

현상(바람서리, 밝은 달) 등이 어떻게 국가적 정체성

(우리나라, 우리 기상, 일편단심, 대한사람)으로 연결

되는 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자연

의 생산은 국민들에게 선험적으로 무궁화는 국가적 

상징으로 존재해왔던 것이라는 인식을 주입시키고, 

근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연적이고 생태

적인 대상들을 근대국가의 정체성과 연결된 추상화

된 단일한 자연으로 대체하면서, 사회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균열과 긴장들(가령, 국민이 아닌 민족들, 

국가적 자연이 아닌 다양한 맥락의 자연들이 근대국

가의 사회화 과정과 빚어내는 긴장과 갈등들)을 지워

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자연은 국민

들에게 국민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통일성을 심어

주어 근대국가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자연”에서 국

가와 자연 사이의 하이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

가는 끊임없이 다양한 공간적인 전략들을 필요로 한

다는 점이다.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

는 이러한 전략들을 틀 짓기(framing), 중앙집중화

(centralization), 영역화(territorialization)로 구분한

다(Whitehead et al., 2007, 14-16). 틀 짓기는 특정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물들을 하나의 틀 안

으로 덮어버리는(bracketing off) 과정으로 중앙집중

화와 영역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구현

된다. 중앙집중화는 국가가 수립하는 제도나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복잡한 실체인 자연을 표준화된 지식

으로 통일하는 과정이다. 가령, 국가가 구축하는 수

자원통계연보는 각 지역의 물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

해 필요하며, 또한 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재가 아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수자원”으로 틀 짓

기 하는데 기여한다. 영역화는 앞서 언급한 중앙집중

화를 위해 필요한 각 지역의 지식들을 수집하는 과정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예

컨대, 국가가 주도한 NGIS(National Geography In-

formation System)의 시각화 기술은 자연을 국가의 영

토를 나타내는 지도상에서 공간적 형태, 위치로서 표

시하여 국가-자연을 물상화하는데 기여한다. 더불어 

영역화는 국가가 자연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

화와 자연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와도 관

련된다(Sack, 1986). 

그런데 국가가 시도하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 중앙

집중화, 영역화 등의 전략들은 베버주의적 국가론에

서 이야기되듯 사회로부터 독립된 국가관료들이 수

립하는 순수한 정치적 산물로 보아서도 안 되고, 맑

스주의 국가론에서 제기되듯 자본의 이해관계가 국

가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제적 산물로 이

해해서도 안 된다. 밥 제솝(Bob Jessop)은 이러한 경

제결정론과 정치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적으로 국가

를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경합하는 장(site)으로 이해

하는 전략관계적 접근(strategic-relational approach)

을 제시한다. 제솝에 따르면, 국가형태(state form)(국

가의 제도적 형태, 행정적 기능 등)는 자본의 축적전

략에 조응하지만, 국가가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에 의

해 필연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으며, 국가는 경제적 이

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비경제적인 이해관계

도 보장하고, 특정 축적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유범상·김문기 옮

김, 2000). 즉,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한 정책, 전략들

은 국가 안팎에서 작동하고 활동하는 사회세력들 간

의 정치적 경합에 따른 구체적이고, 우연적인 산물인 

것이다. 국가-자연의 생산 또한 순수하게 정치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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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적 논리로 환원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세력

들 간의 경합의 산물이며, 그러한 경합의 결과에 따라

서 구체적인 국가-자연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생산

된다.

화이트헤드를 중심으로 제시된 “국가-자연” 접근

법은 국가론을 자연의 사회적 생산 논의와 접목시켜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

적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다중

스케일적 관점(박배균, 2012)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

아, “국가-자연”에 대한 개념화에서 스케일적 측면

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인다. 특히, 자연

의 사회적 생산을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국

가적 스케일보다 더 크거나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의 가능성

과 이러한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방식의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간의 갈등, 

경합, 타협이 이루어지는 다중스케일적 과정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자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국가-자연”에 속하지 않는 자연들이 

근대국가의 사회화 과정과 충돌하는 과정을 중심으

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지리

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와 자연, 국가와 자연 

간의 복잡하고 다중적인 갈등과 긴장의 성격을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한다. “국가-자연”에 대한 기존의 이

론화가 지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국

가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

역화가 글로벌, 로컬 등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서 이루

어지는 자연에 대한 틀 짓기와 영역화 과정과 갈등, 

충돌, 연대하는 과정, 2) 글로벌, 국가, 로컬 등 다양

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정치-경

제-문화적 과정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국가의 행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

어, 국가에 의한 자연의 틀 짓기와 영역화 과정을 규

정하는 과정, 3) “국가-자연”이 구성되는 이러한 다

중스케일적 과정의 영향으로 국가의 공간적 행동과 

전략 자체가 새로이 구성되는 과정 등에 대한 이론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자연”에 대한 이론화 시도가 

서구 근대국가 형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근대국가 형성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근대화 및 근대국가 형

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구의 경험에서 출발한 “국가-자연” 논의를 한

국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연 연구는 한국과 같

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자본

주의의 발전을 경험한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사회

적 생산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기반

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논의는 발전주의 국가

론과 같은 이론적 자원에 의존하여 설명되던 동아시

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자연-사회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4. 결론: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연구의 국내적 함의와 전망 

서두에서 밝혔듯이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한

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

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에 조응하여 자연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무런 갈등이나 긴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을 자원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는 다양

한 물질적, 담론적인 공간전략을 필요로 한다. 가령, 

어떤 지역의 강 유역에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일환

으로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지역 차원에서

는 수몰민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생

기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새롭게 만

들어진 자연경관(댐과 저수지 등)을 국가-자연으로

서 틀 짓기(예컨대,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과 

같은 지역의 강들을 전국적 스케일인 “4대강”으로서 

규정하기)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

하고, 대규모 댐의 건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주

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가 자연을 중앙집권화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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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하는 과정은 국가의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

젝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서도 일부 연구는 국가 만들기 과정이나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국가가 자연을 생

산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진

종헌(2007)은 전근대적 신성성의 대상이었고 풍수적 

관념을 중심으로 인식되던 백두대간이란 자연이 근

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근대적 영토의 일부로 재구

성되는지를 고찰했다. 문화사회학자 주은우(2003)

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미국을 사례로 미국

의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자연풍경(가령, 프런티어)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살폈다. 하지만 이러한 논

의들은 대부분 문화연구의 차원에서 담론을 분석하

는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구체적인 시공간 맥락 속에

서 국가의 축적전략(중화학 공업과 수출주도 산업화)

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조국근대화)와의 연관성 속에

서 국가가 자연의 생산에 개입한 과정과 방식을 설명

하는 것으로 진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자

연의 정치생태학 연구는 국내에서 좀 더 심화되고 확

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강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경

제성장을 위해 자연을 자원으로 전환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한국에서는 “국가-자

연”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국립공

원과 그린벨트 지정, 자연보호운동, 통일벼, 4대강 담

론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국가-자연 연구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연

구는 발전의 시기(1960-80)에 발생한 사례들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증가하

는 자연재해, 국가가 주도하는 NGIS 구축, 4대강 살

리기 사업과 같이 자연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

하는 대규모 사회 인프라 건설사업 등을 설명하기 위

해서도 국가-자연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설명은 매우 

유의미한 분석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지식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자연 관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배경에는 이론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

하고 국가-자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

안을 고민함에 있어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논

의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들이 국가와 자연, 생

태에 대한 국내의 기존 논의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

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즉, 기존 논의들과의 적절한 협력과 공동작업이 

국가-자연 논의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가령, 국가에 대한 이론화가 부족한 자연의 사회

적 구성론은 담론전략의 분석이 부족한 녹색국가론

과 공동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이

해가 부족했던 발전국가론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과 결합함으로써 국가-자연에 대한 논의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관련 분야의 간학문적 연

구를 촉발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주

1) 필자들은 인류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1차 자연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자연은 인류의 정치-사회-경제

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받은 2차 자연이다. 또한, 본 연구

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국가와 자연 또는 사회와 자연 간

의 관계를 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물질적이고 담론적으로 형성

된 2차 자연에 주목한다.      

2) 본 연구는 기존 생태주의를 비롯한 환경이론들을 정리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의 시각에서 환경이

론지형에서 중요한 이론이더라도 본고에서는 누락될 수 있

다. 또한 필자들이 선택한 기존 논의들은 이론의 추상수준

(level of abstraction)에서 보자면 상호 간에 비슷한 수준에

서의 이론들의 묶음으로 보기 힘들다. 예컨대, 생태주의와 

대비되는 논의는 생태 맑스주의이지만, 본고에서는 생태 

맑스주의의 하위 범주인 신진대사 균열론을 생태주의와 대

등한 논의로 다뤘으며,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은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의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필자들이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선별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자연의 정치생태

학”이 던지는 이론적 함의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사회 관계에 대한 기

존 논의들에 대해 본고에서 이루어진 비판적 검토는 기존 

논의들의 이론적 성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는 기존 논의들 중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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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들에 집중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비판적 생태연구

논의의 지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순홍

(2006a), 드라이젝(2005), 이상헌(2011), 문화/과학(2008)

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이러한 필자들의 문제의식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강연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병두의 토론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우리는 국가 권력의 물신성을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

지만, 현재의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아무리 

신랄한 비판을 한다고 해도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나름의 해결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레시안 2009년 10월 16일자). 

4) 포스터를 비롯한 신진대사 균열론자들의 연구전개방식을 

보면 이론 논의에서는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을 비판 없이 

소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결과적

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맑스의 말이 옳다”를 확인시키

려는 교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표적으로 Clark and 

York(2005)를 보라). 필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신진

대사 균열론의 이론적 발전을 막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

다.

5) 카스트리가 언급한 국가의 환경적 조정의 구체적 예는 케

인지언 복지국가와 개발도상국, 이 두 가지 유형에 근거하

고 있다.  

6)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은 생태적 근대화론에 기반한 약한 녹색국가 유형

으로 볼 수 있다(윤순진, 2009).   

7) 본 예시는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박주형 군이 제안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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